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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 법률에 따른 소임 완수 못해 송구...조속한 선거구 확정 위해 노력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13일(월) 제5차 위원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2023년 

3월 10일)이 경과한 것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획정위원회는 “비록 법정시한 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히며,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청취 확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붙임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1부.  끝.



[붙임]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인 

2023년 3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 확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통해 정당과 학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만간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기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도 지난 선거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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